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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
<보도 주요내용>

  3.29.(금)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

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업계에 전했다고 보도하였

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의 석탄폐지 물량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허가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력수급기본

계획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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